
부실업체‘무더기’퇴출예고…지속적조치뒤따라야
- 등록 기준 미달 업체 예외없이 직권 등록 말소·등록증 반납 분위기 가시화 -

건설업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최근의 퇴

출 한파는 어느 때보다 매섭게 느껴지고 있

다.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

에서 지난 2000년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다시 부실로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

사를 하고 이 결과에 따른 청문 절차와 행

정 처분 과정이 전에 없이 고강도로 진행되

면서 퇴출 업체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

다.

지난 2000년 처음 실시된 실사로 2,000여

업체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고, 지난해 실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처분 규모를 보면 올해 퇴

출 업체 수가 2000년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지침을 통해 청문 과정

에서 등록 요건을 보완하면 행정 조치를 완

화하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 없이 행정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어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오는 6,

7월께 등록 요건 강화 조치에 따른 실사가

또 한 차례 예고되어 있어 시장에서 견뎌낼

자신이 없는 업체들의 등록증 자진 반납 사

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교부는 그 동안 업체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고 투명 경영을 유도한다며

각종 정책 수단들을 매년 내놓고 구조조정

을 추진해왔으나 업계의 경영난 등을 들어

실질적인 퇴출 조치는 유보해 온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는 업계로

서는 이번에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예외 없이 직권 등록 말소하거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가시화

되자 비상이 걸렸다.

실사 후 행정 조치와 부실 실태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전

건설업체 가운데 부실이 의심되는 업체를

시·도에 통보, 실사를 통해 부실이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 청문을 거쳐 행정 처분을 내

렸다. 당시 행정 조치된 업체는 일반 479개

사, 전문(이하 설비 포함) 3,616개사 등

4,095개사에 이른다.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125개사는 등록이

직권 말소됐고 72개사가 등록증을 자진 반

납, 모두 197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나머지 282개사는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전문의 경우 등록

말소 738개사, 자진 반납 1,146개사 등 1,884

개사가 퇴출되었고 1,732개사는 영업 정지와

과징금 등으로 조치됐다.

지난해 7월 다시 실사에 들어갈 당시 건

교부가 부실 의심 업체로 시·도에 통보한

업체 수는 전체 4만 4,351개사의 31.1%인 1

만 3,803개사. 일반은 1만 1,152개사의 34.8%

인 3,878개사였고 전문은 3만 3,199개사의

29.9%인 9,925개사였다. 이 가운데 지난달

까지 일반 565개사와 전문 1,823개사 등

2,388개사가 적발되어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등록 말소 507개사, 등록증 자진 반납 847개

사, 영업 정지 993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의 경우 등록 말소 75, 자진 반납

120, 영업 정지 368, 과태료나 기타 2개사 등

이었고 전문은 등록 말소 432, 자진 반납

727, 영업 정지 625, 과태료, 기타 39개사 등

이었다. 처분 사유를 보면 기술자 부족이

903개사로 가장 많았고 자본금 미달이 897

개사, 경력 임원 부족 43개사, 기타 545개사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달 말까지 실태 조사

가 마무리되면 처분 업체는 지난 2000년 당

시 4,095개사보다 훨씬 많은 4,700개사 가량

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경남 지역만 보면 부실 요인이 있는 것으

로 통보된 일반 230개사(전체 911개사), 전

문 620개사(전체 1,950개사) 등 전체 업체의

25∼30% 가량을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해

확인된 일반 100개사, 전문 200여개사 등

300여개사의 관계자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

중이다. 일반은 청문을 마친 45개사 가운데

15개사에 대해 2∼4개월의 영업 정지 조치

를 내리고 4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 시정·주의 조치했으며 26개사는 지

난해 자본금 위장 납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

되어 등록이 말소됐다. 시·군에서 청문이

진행 중인 전문·설비 업체의 경우 경남에

서는 이미 68개사가 등록 말소됐고 52개사

는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으며, 영업 정지 26

개사, 과태료 10개사 등 행정 제재가 잇따르

고 있다.

업체 현황 및 공사 수주·계약 실태

일반건설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지난 1997

년 3,896개사에서 1998년 4,207개사, 1999년

5,151개사, 2000년 7,978개사, 지난해 11월 말

현재 1만 1,961개사로 4년 만에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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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렇게 업체 수가 급증하다보니 공공

공사 입찰장에는 1억∼5억 가량의 소액 공

사에도 수백개 업체가‘한 건’하기 위해 구

름처럼 몰려들어 과당 경쟁을 벌였고 업체

당 수주 실적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남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지난 1997년

298개 실적 신고 업체의 평균 수주액은 117

억 6,400만원이었으나 매년 감소해 지난

2000년(신고 업체 354개사)에는 50억 3,10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2000년

경남 지역에서는 30억원 미만 수주 업체가

전체 회원사의 64.6%인 223개사나 됐고 10

억원 미만도 38.5%인 133개사, 한 건도 수

주하지 못한 업체가 10개사였다. 이러한 수

주 격감은 채산성 악화로 연결돼 영업 기반

이 상실될 지경이라고 건설협회는 평가하고

있다.

등록 기준 강화 2차 퇴출 예고

건교부는 지난해 8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했던 건설업체 등록

기준을 다시 강화해 지정 보증 기관으로부

터 등록 기준상 자본금 이상의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업종에 따라 전용 면적 33∼50m2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기술자 기준도 건축공사

업 3인에서 4인으로, 토목 공사는 4인에서 5

인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해 8월 25일 이전 등록한 기존 업체에

대해 사무실·기술자는 이달 25일까지, 보

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오는 3월 25일까지

보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지난해 말 실사에서 등록 기준에 우선 맞추

느라 애를 먹은 데 이어 강화된 기준에 다

시 시한 내 맞추느라 비상이 걸린 상태다.

건교부는 이달까지 1차 부실 업체에 대한

실사를 마치는 대로 강화된 등록 기준을 갖

췄는지 다시 실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퇴출

한파는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불어닥칠 전

망이다. 업계와 행정 당국에서는 일부 부실

업체 가운데 이번에 겨우 등록 요건을 맞췄

다 하더라도 강화된 요건에 따른 실사와 청

문 과정에서 일반, 전문 할 것 없이 상당수

업체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행정 혼선과 과제

건설업만큼 정책이 자주 바뀌는 분야도

없을 것이라는 데는 업계 관계자나 행정 당

국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신규 진입을 막았

다가 풀었다가, 입찰 제도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등 협회 직원들이나 공무원들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기가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지난 1988년 초만 해도 당국은 건설업 면

허를 동결해 신규 진입을 완전히 차단했다

가 1988년 12월 말 1차 면허를 개방하면서

면허를 3년 단위로 발급하기로 해 1989년과

1992년 면허를 발급했다. 1994년에는 2차 면

허 개방으로 면허를 1년마다 발급하기로 했

고 1997년부터는 면허 수시 발급으로 바뀌

었다가 같은 해 7월 협회 가입을 임의화한

데 이어 99년 4월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

함으로써 신규 진입을 위한 장벽은 거의 존

재하지 않은 듯 했다.

지난 2000년 7월부터는 출자 좌수 의무를

폐지했지만 1년 만인 지난해 8월 등록 기준

을 대폭 강화하면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신규 업체들이 실

적 평가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금액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올렸다가 부실

업자들이 너도나도 업체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는 부작용이 지적되자 지난해 7월 다

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업체당 기본 공사 실적은 지난 2년 간을

평균해 토목과 건축은 2억 5,000만원, 토건

은 6억원으로 미달되면 영업 정지 등 제재

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 업계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면’조치를 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차례에 걸친 실사에 대해서도 건교부

관계자는“실태 조사와 행정 처분을 매년

정례화하기는 행정력 부족 등으로 힘들 것”

이라며“필요하면 시·도에서 실시하는 방

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문가들은“시장 기능에 맡겨놓아서는 부실

업체들의 자연 도태가 힘들다면 부실 업체

들은 아예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정도

의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실사와 강제 퇴

출 조치를 정례화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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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부실 업체들이 아예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실사와 강제 퇴출
조치를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